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 2024년 7월, 제8호

    

정책 ․ 입법 동향

◈ 본 정보지는 울산 북구의회에서 각종 부처 및 국내 연구기관 등의

최신 자료를 자체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 의원님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울산 북구의회

홈페이지및의원님의전자메일을통해정기적(분기별)으로 제공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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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 동향

달라지는 법령․제도

1. ‘K-패스’로 교통비 환급 최대 60회까지 환급 (출처 : 정책브리핑) 

  ○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4. 1. 9.)

  ○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환급,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며

현재의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됨.

-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재발급 없이 홈페이지에서 전환신청을 통해

K-패스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

-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원대상 :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 주민

◈ K-패스 참여 지역 : 17개 시도 189개 시군구 ※ 울산 전역 포함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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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출처 :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농업기계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의무 부과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2024. 6. 21. 시행)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농업기계

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업기계가 제1항에 따라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

당 농업기계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농업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기계의 소유

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든 비용

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

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폐농기계는 1만 4천여 대에

달했고, 폐농기계 상당수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자연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심각함.

  ○ 방치농업기계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적절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가 어려울 경우 매각 또는 폐기

- 방치된 농업기계인지 여부는 농업기계의 상태, 장소,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06&difSer=01a41e91-f881-4a67-8f70-07872f7668d1&temp=2024&temp2=HAL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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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출처 :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규정하고 복무기관장 및 소속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

- 「병역법」 일부개정(2024. 5. 1. 시행)

※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31조의6, 제95조제2항 신설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의무
-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괴롭힘 금지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

 - 괴롭힘 발생 시 지체없이 조사 실시 및 피해 사회복무요원 보호조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1천만 원 이하), 피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호 및 비밀 누설금지 등 의무위반 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출처 : 특허청)

  ○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표법」 일부개정(2024. 5. 1. 시행)

- 이전까지는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되며, 거절 상표 중

약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

-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표 분쟁의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05&difSer=e2f9ab56-2099-47a2-b22a-4f31ecd2ee75&temp=2024&temp2=HALF001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19882&aprchId=BUT0000029&sysCd=SC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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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습 음주운전자 규제 강화 (출처 : 정책브리핑)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2024. 10. 25. 시행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 대상자는 2～5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 가능함.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장치를 손상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6. 112 거짓신고 시 처벌 가능 (출처 : 정책브리핑)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4. 7. 3. 시행)

-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려는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긴급조치 가능함. 공동 대응 및 협력이 필요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7. 산림 내 임의 벌채 규정 완화                        (출처 : 산림청)

○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4. 6. 12. 시행)

- 용도 관계없이 연간 10㎡까지 별도 허가·신고 없이 벌채 가능(제47조)

개정 전

- 본인 소유 토지라도 벌채 허가 필요

- 산림소유자가 본인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임의

벌채 허용
↓

개정 후
- 용도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연간 10㎡ 이내 임의 벌채 가능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74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646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97148&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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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울산 육상 특보 구역 세분화 (출처 : 부산지방기상청)

○ 기상청, 2024년 5월 30일부터 울산광역시 육상 특보 구역 세분화 시행

- 기존 1개 행정구역에 1개의 특보 발표 → 기후변화에 따라 같은 특보

구역 안에서도 기상·사회 특성이 서로 달라 방재 대응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기상청은 울산광역시 기상자료를 더해 지형, 인구 분포, 경제구조를

분석하여 2개의 특보 구역으로 세분화하였음.

※ 울산광역시 육상특보 구역도

구역 대상지역

울산동부
(파랑)

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산서부
(빨강)

울주군

https://www.kma.go.kr/busan/html/news/notice_view.jsp?pageNo=1&articleno=12595&boardId=press2&searchType=&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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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상황과 지방세입 영향
※ 세무1과  ※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

1. 세수 및 부동산시장 전망

○ 2023년 국세 수입은 344.1조 원으로 2022년 대비 51.9조 원(13.1%) 감소,

2024년 국세는 정부예산안 기준 2023년 결산액 대비 소폭 증가 전망

-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1∼5월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 1천억 원(5.7%) 감소

○ 2023년 지방세 수입은 2022년 대비 약 6.2%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4년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3.4% 증가하여 소폭 개선되겠으나 회복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지방재정연구원은 세목별로는 자동차세(14.8%)*, 지방소비세 (4.4%), 주민세(3.3%),

지역자원 시설세(8.2%) 증가 및 지방세의 주요 세목들인 취득세(1%), 지방

소득세(1.6%)의 소폭 증가 예상

       * 자동차세는 유류세의 추가 인하 조치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대폭 증가

- 지역별로 경제구조와 부동산시장구조 등에 따라 다른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지방세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부동산시장 전망은 작년에

이어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로 위축된 상황

- 수도권 일부 지역은 전세문제 및 미분양 문제로 인한 가격 하락 심화 예상,

비수도권은 미분양 누적 및 PF 부실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 가속화 예상​

○ 부동산PF 위험 우려로 인한 준공 지연 및 그 영향으로 부동산거래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융 방식으로 토지 매입, 건축비

등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며, 완공 후 판매나 임대 수익으로 대출을 상환

○ PF 대출 단계 : 토지매입비 등 초기공사비의 브릿지론(착공전) → 본 PF대출 시행

및분양대금으로본 PF 일부상환(공사중) →준공후입주잔금으로본PF 상환(준공후)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ISSUE&pblcteId=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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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PF와 지방세입 영향

○ 2023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PF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져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

- 레고랜드 사태 이후 주택거래량은 평균의 65% 수준으로 감소,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 증가

○ 부동산 PF 대출 및 연체율의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요인의

악화로 인해 부동산 PF의 위험이 높아진 상황임.

- PF 대출잔액은 2023년 말 135.6조 원으로 2020년 대비 46.5% 증가, 연체율

또한 2020년 대비 4.9배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중

- 정부는 부동산PF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1.3 대책, 9.26 대책, 2024년

1.10 대책 등을 마련*

       *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수요 촉진, 주택공급 지원 대책 등을 포함

○ 지방세 세입 중 부동산거래와 밀접한 취득세 세입을 살펴보면, 2023년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2023년 취득세 세입은 2019년도 수준으로 감소함.

< 표 > 연도별·월별 취득세 세입 현황

 ※ 출처 : 지방세연구원

○ 부동산PF에 대한 우려 및 준공 지연 영향으로 2024년 하반기 당초

예상보다 주택거래 위축 폭이 커져 지방세입 수입 감소 전망

- 2024년 취득세 세입은 2023년보다 소폭 하락한 2019년도 수준으로 징수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택가격 하락폭에 따라 감소 규모가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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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증가와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이는 준공예정사업장의 공사중단·준공 지연으로

이어져 공급부족·미분양 증가시 지방세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

○ 정부는 정책적 대책을 통한 시장 상황 개선하려 노력 중이나 세수환경은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

- 특례보금자리 공급은 출산가구 등에 집중되어 있어 거래 촉진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존재하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조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 등 여러 대책 수립 중

3. 정책적 시사점

○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은 하락 조정기로 2024년 주택시장은 2020년～2021년

형성된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

○ 부동산시장 외에도 기준금리 상황, 소비자물가, 경제 성장 전망의 하향

조정 등 지표로 미루어 볼 때 지방세 수입의 둔화 가능성 존재하고

불확실성 또한 높음.

○ 지방세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와 세입

다변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다양한 세입원 발굴이 필요함​.

Ⅱ. 울산 현안

소통의 플랫폼 미디어파사드와 공공디자인
※ 출처 : 서울디자인국제포럼

1. 현황 및 분석
○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

- 미디어파사드는 매체를 뜻하는 미디어(media)와 건축물 외면의 중심부를

가리키는 프랑스어 파사드(Façade)의 합성어로, 건물 외관에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을 설치해 대형 스크린에 이미지나 영상을 구현하고 정보를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부동산 PF의 연착륙 정책방향 ' 발표
: 2024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PF 리스크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충당금 적립 노력, 건설사의 건설수요 및 유동성 지원 등을 지원해
왔으며 PF연착륙을 위해 ▲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엄정한 사업장
판별 유도 ▲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차질없는 금융공급
▲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유도 ▲ 시장·금융회사·
건설사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 금융위원회)

☞ 부동산 PF 위기에 지방 일부 저축은행 연체율 8%대로 상승
: 지난해 말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국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지역의 연체율은 전년(3.5%) 대비 4.6%
포인트 증가한 것임.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6.4%로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임.
(※ 관련기사)

 의정활동 착안사항

https://www.sdif.org/html/ko/view.php?no=167
https://www.fsc.go.kr/no010101/8227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22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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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사용
 ※ 소관부서 : 건설과  ※ 출처 :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 정부의 국유지 정책기조 변화
  ○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 단일 필지에서 건축 위주의 활용에서 벗어나 2018년 토지위탁개발제도 도입,

16곳 시범사업 추진 등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 마련

- 그러나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다른

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 필지 또는 소규모의 단편적인 활용,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업 추진방식 등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점적 활용에서 면적

활용으로, 단기적 활용계획에서 장기적·광역적 활용으로 변화해야 함.

- 구체적으로 국유지는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국가 또는 지역차원의새로운성장동력을 지원하여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과 시설을 공급하여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육시설, 전국

어디서나 문화와 복지혜택을 누리는 문화·복지시설, 국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 또는 도시숲, 정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정부 관리여력 한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 기획재정부 국고국의 국유재산심의관이 국유지 정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방대한 국유지(2만 5,239㎢, 약 580만 필지)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 등 정책

현안을 대응하기에는 기구와 인력(현재 26명)이 부족한 상황임.

- 국유지 활용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과 해당 지역 거주민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유지 활용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해짐.

지자체별로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을 법제화하고,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는 정책방향에 따라 국유지를 매각, 임대, 교환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도 함. 국유지와 공유지가 인접한 토지의 경우 공동개발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수익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상호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교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

https://www.krihs.re.kr/gallery.es?mid=a10103080000&bid=0024&list_cnt=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ISSUE&pblcteId=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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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지 사용 쟁점
  ○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잇달아 국유지 변상금 부과

- 2011년 4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취득을 전제로 무상사용을 1년으로 제한하는 감면
조건이 신설됨.

- 이후 지자체의 국유지 또는 국가공기업 소유 토지의 무상사용 기한 만료에

따른 변상금 또는 임대료 부과에 관한 소송이 언론에 보도됨.

▲ 지자체의 국가공기업 소유지 또는 국유지 무상사용에 관한 소송 사례(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

- 국유재산 활용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과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반면, 경의선

숲길과 같이 법령 개정 이전에 공원 조성협약을 맺고 도심 속 공원으로

기능하는 경우까지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하여 국가 세입 확보에 치중함.

  ○ 국유재산 변상금 제도 우리나라 유일… 실익 없이 행정력 낭비만
- 「지방세법」 제9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거나 소유하기만 하면 공공용 혹은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지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함. 이러한 취지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함을 전제로 함.

-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제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대법원은 중앙정부

선행행위를 기반으로 장기 점유권원을 인정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정부간 사용료 징수는 국민 관점에서 재정 확보 실익이 없고

행정력 낭비만 야기함.

- 만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엄격한 소유 구분을 전제로 사용료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지방세 정책도 국가 등 소유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세 세수보전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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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공유지 교환제도 활용 방안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교환을 통해 활용도 제고의 필요성 증가

-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소한 행위라도 소유권자의 동의와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적극적인 활용 차원에서 상호 교환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업무처리 시간의 지체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음

※「국유재산법」상 교환이 가능한 사유로는 행정재산으로 사용, 관리의

효율성,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는 목적, 상호점유 등으로 규정

○ 합리적인 교환의 기준과 방식 마련 필요

- 국유지와 공유지의 교환 시 적용되는 원칙은 등가에 의한 교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방식 1 :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식(가장 신속하고 추가 행정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필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음)

☞ 방식 2 :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비용은 소요되지만, 현재 및 미래

가치를 반영하여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교환은 등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고려 가능

.

☞ 방식 3 : 할인율의 적용은 특혜 시비가 없도록 최소한에 그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할인율의 적용은 지방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

예) 재정자립도 20% 이하 → 30% 할인 

       재정자립도 20% 초과 30% 이하 → 20% 할인

       재정자립도 30% 초과 40% 이하 → 10% 할인

- 교환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등에 따라

토지가격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여부가 교환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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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우리 구 맞춤형 전략 필요

- 우리 구의 경우, 제8대 의회 들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 6월 기준 5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됐으며, 이중 호계역

공원 조성,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 등을 위한 ‘국유지 매입’ 건이

포함되었음.

- 국유지 변상금 부과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우려될 수 있는 사업 지연 혹은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의 활용방식에는 매각 외에도 교환,

대부, 양여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특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주요업무계획 기준, 우리 구 국·공유재산

: 국유재산 4,975 필지, 시유재산 6,845 필지, 구유재산 3,806 필지(총 15,626 필지)

- 더불어,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명시된 국유지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적 검토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등 우리 구에 유리한 맞춤형 전략으로 국유지 활용을 접근해야 함.

 의정활동 착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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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유지 교환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

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

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 상호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

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

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교환) ①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1. 공유재산(公有財産)과 교환하는 경우

2.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 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3.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

치하는경우

4. 동산(動産)을 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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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제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

우

2. 장래에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4.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가격의 4분의 3(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교환한 후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6.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법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에서 정한 교환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54조 제1항 제4호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

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2.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

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⑤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

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 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⑦ 중앙관서의 장 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

의하여야 한다.

⑧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5 -

붙임2  국·공유지 교환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교환 사례 : 이건희 기증관 건립

▲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의 9 일대 이건희 기증관 부지에 임시로 개방된 열린송현 녹지광장

○ 배경

-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에서 용산과 송현동 부지가 기증관

건립을 위해 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와

송현동 부지에 대해 무상대여 협의를 완료하였음.

-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가 영구

시설물인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에 따라 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 건축물 축조 불가능함. 문체부는 송현동 부지 매입비가 추가 필요하게 됨.

☞ 이건희 기증관 : 삼성 이건희 회장 유족이 2021년 4월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미술품인 ‘이건희 컬렉션’ 2만 3,181점을 보존·전시·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기증관을 만드는 사업임. 이건희 컬렉션에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를 비롯해 국보 14건과 보물 46건이 포함되어 

있음. 기증관은 경복궁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연 면적 2만 6,000㎡ 규모로 총사업비 1,186억 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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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결과

- 서울시 내 국가가 소유한 부지 현황을 파악,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사업취지 및 필요성, 추진계획 등 설명)하여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협의에 성공함.

- 이에 송현동 부지를 기증관 건립부지로 최종 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업무협약을 체결(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기증관 건립절차 협력 추진 등,

’21. 11. 10.)하여 송현동 부지 9,787㎡와 강남구 (구)서울의료원 부지를

맞교환함.

- 송현공원 부지 일부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건폐율 증가)

교환 대상 부지면적 절감(약 1,983억 원 예산 절감효과)했고 부지 교환 시

감정평가 대신 개별 공시지가 적용(감정평가비용 약 1억 원 절감)했으며,

행정절차를 간소화(「국유재산법」 근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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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울산 현안

매장유산 발굴과 지역 개발
※ 문화체육과  ※ 출처 : 국가유산협업포털 외

1. 개념 및 배경
○ 매장유산은토지또는수중에매장되거나분포되어있는문화유산으로, 고고학에서는

발굴대상이되는유적(遺跡), 유구(遺構), 유물(遺物) 등이 해당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리 및 보호되며,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시

사전 조사와 승인 절차가 필요한 매장유산 발견 사례가 꾸준히 존재
       ※ 출처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협업포털
○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시 공사의 규모·위치에 따라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함.

○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유산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과정을 거침

- 지표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지역을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

대로 분포범위를 확인(역사·민속·자연환경 등에 대한 문헌 및 현장조사를 포함)

-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유산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표본조사

(조사대상면적의 2% 이내), 시굴조사(조사대상면적의 10% 이내)를 시행,

이후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하여 매장유산 분포지역에 대해 전면 조사

매장유산 지표조사 조건

○ 토지·내수면·연안에서 건설공사 시행시 사업면적 3만㎡ 이상일 경우

- 내수면·연안에서 시행하는 골재 채취 사업은 15만㎡ 이상일 경우 해당

○ 과거 매장유산이 출토·발견된 지역, 역사서, 고증된 기록, 연구 결과에 따라

매장가능성이 높거나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이 있는 경우

○ 조사완료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와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면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 보존조치 방법*을 통보

* 원형보존·이전복원·참관조사·발굴조사·매장유산 발견 시 신고

○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매장문화재를

현상 보존, 이전 보존, 기록 보존 중 한 가지 방법에 따라 보존하게 됨.

- 발굴완료 후 보존유적 조치된 구역이 아닐 경우, 법령에 의한 규제사항은 없음.

https://www.e-minwon.go.kr:8443/webs/menu.jsp?m1=2&m2=1&m3=1
https://www.e-minwon.go.kr:8443/webs/menu.jsp?m1=2&m2=1&m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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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 현황
○ 북구에는 지정유산 14개, 문화유적분포지는 201개가 소재함. 매장유산유존지역은

지정되지 않아 소규모 개발시에 지표조사·발굴조사가 필수적인 지역은 아니나,

대단위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무덤을 비롯해 유물·유구가 출토되며 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발굴조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장유산이 발굴되고 있음1)

○ 최근 중산스포츠타운 부지에서 매장유산 표본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생활흔적*이

발견되어 문화재청에 정밀조사를 신청한 상태

      * 생활유구 및 분묘 53기, 삼국시대 석실묘 1기 등 총 54기의 유구

○ 2007년 북구 매곡동 택지개발 B지구(매곡동 330-2번지)에서 총 117기의 유구 및

474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현지보존 결정하에 부지 내 유적보존 및 복원하고,

이전 복원되어 현재의 온누리공원(매곡동 유적공원)으로 조성됨.

○ 2020년에는 중구 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청동기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주거지

및 분묘 등 1246기의 생활유구와 860점의 유물이 발굴, 규모로는 검단리 유적에

필적하며 학술적 가치가 높음(※ 관련 보도)

○ 2015년 울산시립미술관 공사 당시에 부지 발굴조사를 통해 울산객사의 주요 건물인

학성관, 제승문, 남문루를 발견, 문화재청으로부터 당시 원형보존 조치 통보를 받음.

울산시립미술관은 기존 배치계획을 수정하여 건립했으며, 2027년까지 학성관과

남문루를 복원하고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

[그림] 북구 중산동 인근 문화유적 분포 및 발굴사업지 현황

          ※ 출처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1) https://www.yna.co.kr/view/RPR2022061600380035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107_0002583512
https://gis-heritage.go.kr/main.do
https://www.yna.co.kr/view/RPR202206160038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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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장유산과 관련된 갈등 및 해결 노력
○ 매장유산 보존과 관련해서는 항상 갈등소지가 존재, 과거에는 매장유산 발견 시

공사기간과 개발 이익 문제로 발견된 유물을 파괴·은닉하는 경우도 있었음.

- 2000년 풍납동 경당연립 재건축과정에서 조합 측이 한밤중 몰래 발굴된 유구를

파괴했다가 조합원 일부가 구속됨.

○ 공공시설물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민간개발의 경우보다는 경제적 갈등은 적으나,

준공일시 연기나 기록보존·이전보존이 아닌 원형대로 현상보존조치 결정시에는

기존 부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음.

- 2017년 충주종합스포츠타운 건설시 선사시대 적석목관묘 등 국내최대 규모의

청동기 시대 유적·유물이 발굴되어 인근 부지에 이전·복원(2017년)

- 2004년 보은시 국민체육센터 부지에 청동기시대 유적(보은장신리유적) 발견,

현지보존결정되어 복토 후 원형보존, 국민체육센터는 이전하여 건설

○ 2023년 서울시 송파구 복합청사 건립 사례등 법적 갈등 발생 사례도 존재

- 서울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결과 원형보존처분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 이에 송파구가 문화재청에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각하됨.

[울산 사례]
1. 울산시립미술관 – 부지 확정과 관련된 갈등
  ○ 2015년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예정지였던 울산초등학교 부지에서 울산읍성의
     객사터와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부지 이전이 논의되었고 이에 주변 주민의 

반발과 갈등이 발생
    - 울산시립미술관 대체 부지 선정과 관련해 혁신도시 이전안이 발표되었고 미술관 

유치를 통한 원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성남·옥교·북정·복산동 등 
주변 지역 주민들과 문화예술인, 상인들은 부지 변경안에 강하게 반발

    - 당시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치 쟁점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음.
  ○ 결국 기존 부지 옆 북정공원 자리로 부지가 변경, 배치계획을 수정하여 건립

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시립미술관은 건립 시기가 1년여 늦춰지며 전체 
예산이 30억원 가까이 증액되었음.

2. 울산 다운2 공공주택지구 – 발굴 후 전시관 조성 관련 문제
  ○ 2021년 다운2공공주택지구 사업지 일원 8만 2,100㎡ 부지 일원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1246기의 생활유구와 860점의 유물이 발굴, 문화재청은 
6만1000㎡부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도록 함.

  ○ 2022년 말부터 다운2 공공주택지구 전시관 조성을 위해 세 차례 협의가 진행
되었으나, 전시관 위치·규모에 대한 의견 차이로 LH와 울산시 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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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문화유산의 보호 측면에서는 발굴 및 보존·연구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의 시행자만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2022년 매장문화재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술적인 목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개인의 소규모 단순개발시 영세사업자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발굴조사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을 시행 중

- 또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 8월부터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주차장 개발, 묘지 조성, 농·산림 경작 시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지원이 가능, 개발 면적은 5,000㎡ 이하로 제한2)

○ 그러나 공사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구제책은 아직 없어 이로

인한 갈등 소지는 여전히 존재

4. 시사점 및 제언
○ 중산스포츠타운 부지 인근 여러 건설 부지에서 고분유적, 생활유구 등이

발견되었으나 대체로 유물만을 보존하거나 기록보존 처리

-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정밀발굴조사 결과 기록보존 후 공사 시행(2014) 등

○ 유적·유구가 발견된 중산스포츠타운 부지는 이후 발굴조사 진행 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역사적 가치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주민의

체육시설필요성과유적보호를동시에충족시킬방안이논의되어야할것임.

○ 중산스포츠타운 부지 외에도 북구 내에는 산업로 배면도로구간 내 유적

(울산 효문동 죽전곡유적) 등 유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유적의 보존·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전시관 조성을 통한 지역 역사 홍보,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 검토 가능.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4. 8.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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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역세권개발구역 구석기시대 생활유적 발견

- 새부리모양석기, 외날찍개등구석기유물 1000여 점이출토

☞ 소규모 공사시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발굴 유적에 대한 비용 지원

: 단독주택등소규모매장유산발굴조사및발굴유적에대한보존비용을지원하고있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4.8.14.시행)을 통해 단독주택

및 소규모 농어업시설·개인사업장·공장에 대해 소규모 발굴조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표본·시굴

비용 지원(※ 붙임3 참고)

☞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의 공존 - 서울시의 ‘공평동 룰’ 사례

: ‘공평동 룰’은 공사 중 문화유산이 발견되면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약속받는

대신 개발사업 시행사 측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임.

2015년 공사 시작 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유구를 발견,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행자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시함. 건물 지하 1층을 ‘공평도시

유적전시관’으로 조성하여 유적을 원형 보존하되 용적률 200%를 더 부여해

기존보다 4층 높은 26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함.

 의정활동 착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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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울산 북구 국가유산 및 문화유적 분포
□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산(지정유산)
연번 종목 명칭 지정일 분류

1 보물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2021-12-22 유물/불상

2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울산 어물동 

마애약사여래삼존상
1997-10-09 유물/불상

3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신흥사 구 대웅전 단청반자 2017-01-19 유적건조물/사찰

4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신흥사 

석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
2019-01-10 유물/불상

5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성불선원 제석천도 2022-12-15 유물/탱화

6
울산광역시 

무형유산
울산쇠부리소리 2019-12-26 무형유산/구비전승

7
울산광역시 

기념물
중산동고분군 1997-10-09 유적건조물/고분군

8
울산광역시 

기념물
우가산유포봉수대 1998-10-19 유적건조물/봉수

9
울산광역시 

기념물
유포석보 1998-10-19 유적건조물/성곽시설

10
울산광역시 

기념물
상안동지석묘 2000-11-09 유적건조물/지석묘

11
울산광역시 

기념물
창평동지석묘군 2000-11-09 유적건조물/지석묘

12
울산광역시 

기념물
곽암 2001-12-20 자연유산/천연기념물

13
울산광역시 

기념물
달천철장 2003-04-24 유적건조물/금속광산

14
울산광역시 

기념물
중산동취락유적 2003-04-24 유적건조물//유적분포지

15
울산광역시 

기념물
강동화암주상절리 2003-04-24 자연유산/천연기념물

16
울산광역시 

기념물
대안동쇠부리터 2006-01-26 유적건조물/금속광산

17
울산광역시 

기념물
울산매곡동생활유적 2007-11-22 유적건조물/선사유물

18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박상진의사생가 1997-10-09 유적건조물/탄생지

19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대안동신흥사구대웅전 1998-10-19 유적건조물/불전

20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묘법연화경 권1 2019-11-21 기록유산/전적류

21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선원제전집도서 2019-11-21 기록유산/전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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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적
  ○ 북구 내 문화유적 총 201개소
    - 매장유산 관련지(104개소) : 유물산포지 74개소, 고인돌 5개소, 
                                고분군 24개소, 선사분묘 1개소
    - 근대건축 등 기타 문화유적(97개소)
  ○ 유적분류별 수

유적분류 수량 유적분류 수량

광물 2 선정비 3

산성 5 진보돈 2

제철 2 주거건축 5

불교건축(사찰) 1 마정 1

위인선현유적 1 산업생산유적 2

고인돌 5 장시 2

불상 1 기독교건축(교회) 1

봉수 1 사지 1

제당 43 사우 1

고분군 24 선사분묘 1

유물산포지 74 역원 1

근대건축 1 충효비 1

노거수 20 총  계 201

  ○ 위치별 유적

산하동 강동동 중산동 달천동 대안동 송정동 상안동 어물동 당사동

7 1 24 4 8 10 12 6 6

가대동 구유동 매곡동 호계동 무룡동 시례동 신명동 신천동 신현동

4 7 10 10 5 7 3 8 10

연암동 염포동 정자동 창평동 천곡동 화봉동 효문동 계

8 4 11 11 9 7 9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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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매장유산 발굴조사 과정
※ 출처 : 국가유산진흥원

○ 매장유산 발굴조사 절차

지표조사

è

표본조사

è

시굴조사

è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시행자가 신청

문화재청

협업포털 사용

조사대상면적

2% 이내

지자체 지시에

따라 시행

조사대상면적

10% 이내

전면적인

정밀조사 실시

- 지표조사결과 유적 확인 시 문화재청 통보에 따라 입회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등을 진행, 유적 확인되지 않으면 공사 가능하여 착공

- 지표조사 이후 조치내용 통보에 따라 표본조사(조사대상면적 2% 이내) 또는 시굴

조사(조사대상면적 10% 이내)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

- 지표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관할 시·도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

[참고] 참관조사
○ 조사지역이 훼손·교란 등으로 인해 유적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최소한의 

유적 확인이 필요할 때,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

○ 참관조사는 국가유산청의 허가 없이 해당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조사
○ 조사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공사시행조치
○ 유적이 확인된 경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

https://www.kh.or.kr/cms/content/view/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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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출처 :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청

1.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사업
○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시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 중

<표> 지원사업 범위 및 대상

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표본·시굴>

전액(국비 지원)
단독주택 792㎡ 이하

농어업시설 2,644㎡ 이하

개인사업장 792㎡ 이하

공장 2,644㎡ 이하
<정밀발굴>

1.5억 상한

진단조사
<표본·시굴>

전액(국비 지원)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창고시설, 공장
* 면적제한 없음

○ 국비지원은 국가유산협업포털을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1년 내내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은 평생 1인 1회 지원되며 소규모 발굴조사의 표본·시굴조사는 전액

지원, 정밀발굴조사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진단조사는 표본·시굴

조사비용만 전액 지원함.

2. 법 개정을 통한 보존조치 이행비용 지원 예정
○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4. 8. 14. 시행)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하였던 성토(유구보호를 위한 흙 추가 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 및 잔디 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짐.

- 현재까지는 발굴조사로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만 국가와 지자체가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해 매장유산을 보호·관리하였으며 보존조치가 지시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음.

- 보존조치 이행비용 지원대상·범위는 8월까지 확정하여 내년부터 지원 예정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H7HZDzt8UbN6oyUJ7sYzNwb7qgq3OfEWH4RabPaxG1UwnsVfzVqBTOJ87JA50Lft.cha-was01_servlet_engine1?newsItemId=155704809&sect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2


- 26 -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의 지역 영향 분석 연구
 ※ 교통행정과  ※ 출처 : 울산연구원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동해선이 2021년 12월 완전 개통함에 따라 울산, 부산 간 접근성이 강화되어

하나의 생활권 형성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됨.

- 동해선 개통 이후 이용객 245.6% 증가

(태화강역 기준 개통 전 2,624명 → 개통 후 9,069명)

  ○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으로 인한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상존함.
- 접근성 개선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관광 활성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역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주거, 교육 등 기능의 경우 인구

유출을 예상하는 부정적 측면도 지적됨.

2. 동해선 통행특성 조사분석 및 지역영향분석
  ○ 동해선 이용객 500명을 대상으로 한 통행특성 조사분석 결과,
- 이용객이 동해선을 이용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연계교통 이용편리 및

접근성 양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용저렴’, ‘짧은 소요시간’ 등의

의견이 있었음.

- 동해선 개통 전·후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에 대해서는 통행시간은 ‘평균

25분 감소’하고, 통행비용은 ‘평균 5,540원’이 감소했음.

- 동해선 이용 시 불편사항은 ‘전동열차 운행횟수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계교통수단 불편/환승 할인 미적용’ 등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동해선 이용 시 불편사항

https://www.uri.re.kr/cop/bbs/selectArticleDetail.do?nttId=14129&bbsId=BBSMSTR_000000000001UHOYUjlLJq&menuNo=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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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선 개통으로 기대되는 분야로 ‘관광/레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업경제/비즈니스’, ‘쇼핑/유통’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동해선

개통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로 ‘동해선 역세권개발’, ‘연계

철도망 확충’, ‘관광자원/상품개발’의 순으로 제시하였음.

▲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

  ○ 지역영향분석은크게교통수단에미친영향, 인구이동(주거이동)·유동인구(활동인구)에
미친영향등으로구분하였음.

- 교통수단에 미친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남. 동해선 개통으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시외버스 등 타 교통수단의 이용객 수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단위 : 명/일, %)

구분
개통 전

(‘21년),ⓐ

개통 후

(‘22년),ⓑ

개통 전 대비 증감 및 

증감률

증감(ⓑ-ⓐ) 
증감률

(ⓑ-ⓐ/ⓐ)

태화강역

(무궁화호, 

일반철도)

부전역 방면 650 257 -393 -60.5

동대구역 방면 822 612 -210 -25.5

합계 1,472 869 -603 -41

울산역

(KTX, 

고속철도)

울산역

(부산방면)
573 483 -90 -15.7

신경주역

(서울방면)
1,301 1,347 46 3.5

합계 1,874 1,830 -44 -2.3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

울산 ↔ 해운대 959 538 -422 -44

울산 ↔ 부산 494 372 -122 -24.7

합계 1,453 910 -544 -37.4

▲ 이용객 수 변화(이용객 수는 승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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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이동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 동해선 개통과

더불어 일광신도시 개발사업은 울산 인구의 순유출로 나타남.

- 유동인구(활동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 울산에서 유출보다는 울산으로의

유입이 더 늘어나고, 동해선 통과구간의 유출입량이 미통과구간의 유출입량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됨.

3.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 대응방안은 크게 광역도시권 차원과 울산도시내 차원으로 구분하였음.

○ 광역도시권 차원

① 광역교통망의 확충

- 동해선과 연계한 도시철도 1, 2호선 철도망 확충

- 청량리～부전 구간 KTX 이음 운행 예정(‘25)에 따라 태화강역 등

동해선 울산 구간의 준고속철도 정차역 유치

- 부울경3) 초광역 경제동맹, 해오름동맹4) 간 광역철도망의 확충

- 울산～가덕도신공항 간5) 대심도 급행철도 개설 추진

② 태화강역 중심의 광역 공간거점육성 및 기능 확충

- 태화강역을 울산의 중앙역으로서의 역할 추진

· 고속철도(KTX-이음), 일반철도, 광역전철, 도시철도가 통합되는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추진

· 산업로의 지하화 추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에 거점기능

확보 통한 주변상권의 변화 모색, 태화강 동측 돋질산 인근지역을

친환경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서측 상업기능과 연계 추진

○ 도시 내 차원

① 동해선 울산구간 역사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역세권 개발 및

특성화가 필요

② GB내 입지한 역사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일부 조정

③ 도심외곽 역사 및 철도역과 주변지역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새로운 연계교통수단 도입 검토

④ 동해선 울산 역사 중심 관광루트 개발 및 역사 인근 노후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3)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4)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구축(북울산역～신경주역～포항역·경주역)

5) 울산 공업탑～남창～노포～화명～가덕도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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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강역 교통거점화 밑그림, 북울산역 인근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해당 연구보고서는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1, 2호선, KTX-이음 등을 활용

한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2025년까지 태화강역에서 북울산역까지 광역전철이 연장되고, 북울산역과

야음사거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는 등 현 계획대로 철도사업이

추진된다면, 북울산역이 울산 광역교통망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구는 북울산역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역과 바로 인접한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의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이용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동해선 개통이 버스노선 감소로… '울산공항' 쇠퇴 대비책도 마련해야

- 동해선 개통이 교통수단에 미친 영향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임.

특히 울산시외버스터미널은 코로나19에 동해선 개통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이용객의 30%를 차지했던 부산 노선 가운데 노포동은 폐지했고 해운대는

배차를 3분의 1로 줄이는 등 경영 악화로 인한 변화가 눈에 띔.

- 북구에 있는 울산공항 또한 이용노선이 제주와 서울로 한정되어 있는데

KTX이음 등으로 서울간 이동시간 단축, 가덕도신공항간 연결망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면,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울산공항의 운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임. 철도망 구축과 더불어 대비책 마련도 병행

되어야 함.

 의정활동 착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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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동해선 역사별 주요 현황

□ 울산시 관내 동해선 역사별 연계교통시설 현황 
역명 연계교통시설

시내버스노선수
비고

역정류장 도보권내

북울

산역

•Bus & Ride

•Taxi & Ride

•Kiss & Ride6)

•Park & Ride

•5개 노선
- 일반 2, 지선 3

-
역사 내
연계교통시설
설치

태화

강역

•Bus & Ride

•Taxi & Ride

•Kiss & Ride

•Park & Ride

•47개 노선
(시티투어
버스노선 포함)
- 일반 39,
좌석 5, 리무진 1,
지선 1, 시티투어1

-
역사 내
연계교통시설
설치

개운

포역

•Bus & Ride

•Taxi & Ride

•Kiss & Ride

•Park & Ride

•6개 노선
- 일반 5,
지선 1

-

역사 인접
가로변(산업로)
연계교통시설
설치

덕하

역

•Bus & Ride

•Taxi & Ride

•Kiss & Ride

•Park & Ride

•2개 노선
- 지선 2

•24개 노선
- 일반 21,
리무진 1,
지선 2

역사 내
연계교통시설
설치

망양

역

•Bus & Ride

•Taxi & Ride

•Kiss & Ride

•Park & Ride

-
•10개 노선
- 일반 8,
지선 2

역사 내
연계교통시설
설치

남창

역

•Bus & Ride

•Taxi & Ride

•Kiss & Ride

•Park & Ride

•4개 노선
- 지선 1,
마을 1,
마실 2

•10개 노선
- 일반 2,
지선 2,
마을 4

역사 인접
가로변
(남창역길)
연계교통시설
설치

서생

역

•Bus & Ride

•Taxi & Ride

•Kiss & Ride

•Park & Ride

•1개 노선
- 마실 1

•1개 노선
- 일반 1

역사 인접
가로변
(화산발리로)
연계교통시설
설치

6)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려는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우는 곳. 환승정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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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관내 동해선 역사별 1일 평균 이용객 수

□ 총이동(유입+유출, 평일)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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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선 울산구간 주요 역사와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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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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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타 지자체 입법 동향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관광진흥과

1. 제정이유
○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해남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제3조)

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제5조)

다. 무장애 관광환경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제6조)

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제7조)

마.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제9조)

3. 입법 시사점
가. 올해 2월에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장애인 및 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법이 강화된 바 우리 구도 이에 따른 점검 및 시책

마련이 필요함.

나. 우리 구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가 있으나 관광진흥계획,

관광진흥위원회, 관광업무 위탁 등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내용은 없음.

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 무장애 관광지 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 및 편의시

설 확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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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9. 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956호, 2020. 9.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

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

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해남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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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장애 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4. 무장애 관광 정보 확충

5.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

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남

군관광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 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 관광 정보제공

6.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8. 관광ㆍ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전라

남도, 도내 시ㆍ군,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

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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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남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제2956호, 2020.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타 지자체 현황 >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포시 등 22곳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경주시, 울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양군 등 4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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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2024. 2.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ㆍ고령자 관

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본조신설 2014. 5. 28.] [제목개정 2023. 3. 21.]

[시행일: 2024. 8. 28.] 제47조의3제1항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붙임3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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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자원순환과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제4조)

라.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자발적 협약의 체결(제5조, 제6조)

마.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실태조사 등(제7조, 제8조)

3. 입법 시사점
가. 해당 조례는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환경오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음.

나.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전국 모든 지자체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함.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을 추진 중이며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는 2021년부터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과 관련 폐기물 발생량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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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울산 동구는 2020년 5월 지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 10월에는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선포식을 갖고 청사 안에서는 물론 각종 행사와

축제 시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하며 재활용품

제품 우선 구매 등을 실천하고 있음. 북구는 작년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시작으로 지난 4월에는 byebye 플라스틱 챌린지에도 동참하였으나, 현재

관내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없으므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근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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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3. 7. 1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657호, 2023. 7.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

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

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다.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

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

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

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

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

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

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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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구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

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

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북구의 1회

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

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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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

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를 지정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

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북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

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

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ㆍ장바구

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ㆍ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

록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

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47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타 지자체 현황 > 

 「1회용품 줄이기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태안군,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등 84곳

 「1회용품 저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가평군, 과천시, 인천 남동구, 대전 대덕구 등 5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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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 법제정보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소개 >
자녀 임시위탁 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보완 필요성
※ 가족정책과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181호(2024. 1. 25.)

1. 빈곤 한부모와 가족의 해체
○ 아동은 원가정에서 자신의 부모에 의해 양육될 기본적 권리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부모가족이 해체되는 사례가 발생

○ 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와 이별하면서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양육시설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음.

○ 한부모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 현행 주거지원정책 개선 필요

2. 부모 빈곤과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1) 한부모가족의 경제 상황

○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고용률은 77.3%로

높았지만, 임시 및 일용직 비율이 높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

○ 한부모가족의 소득이 전체가족 소득의 58.8%에 불과했으며, 가족 전체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자녀돌봄도 혼자 해야 하므로 직장과 육아를 병행

하기 어려움.

2) 가족 해체와 보호대상 아동

○ 지난 5년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17,811명이고, 이 중 953명이 부모의

빈곤 및 실직 등 경제적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됨.

○ 2,664명의 이혼가정 보호대상아동 중 상당수가 부모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자녀 양육이 어려워 부모와 분리됨.

[표 1]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발생원인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보호대상

아동발생수 3,918 4,047 4,120 3,437 2,289 17,811

발생
원인

부모빈곤·
실직 198 265 181 170 139 953

부모 
이혼 등 737 736 539 356 296 2,664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043&searchType=TITLE&searchKeyword=%EA%B0%80%EB%82%9C%ED%95%9C&brdSeq=4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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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제도
1) 개관

○ 정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기초생계수급, 아동양육비 지원 외에도 주거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국민

주택 분양 시 일정 비율 우선분양권을 부여하고,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제공함.

2)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 정책 인지 및 활용도

○ 한부모의 ‘자가’ 거주비율은 20.7%에 불과해 일반가구 57.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세’ 23.6%, ‘월세’ 26.4%, ‘무상거주’ 9.5%, ‘공공임대’ 17.7%

등 주거안정성이 낮음.

○ 한부모가족의 83.9%가 정부 주거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23.1%에 그쳐 제도 활용이 저조함.

4. 지원 제도 사각지대
1) 지원 자격 요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에 따라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세대주로서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

○ 2024년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이 해당됨.

2) 아동양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한부모의 경우

○ 거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

또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줄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자녀의 양육시설 적응 문제, 위탁가정 돌봄 중단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생활해야 하지만 자녀를 양육시설 등에 위탁한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아 공공임대 지원 자격이 상실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할 주거

마련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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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지원 대상자로 포괄하는 방안
○ 자녀를 일시적으로 시설 등에 위탁한 한부모라도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임대(공동생활가정)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한부모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아동양육시설

입소증 또는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자녀를 일시적으로 양육 위탁한 한부모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6. 가족해체 예방은 아독복지 필요 조건
○ 자녀양육 의사가 있는 한부모가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신청 시점의 한부모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

○ 공공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운영 순환주택

모델을 도입하여 생활고로 가족해체 위기에 놓인 한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51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관련)

(안건번호 의견24-0126)

1. 질의 요지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질의 배경
부천시에서는 2020년부터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방보조금 사업을 신설·운영

중인데, 최근 지방보조금사업자가 정치 현안에 앞장서서 활동하여 해당 지방

보조금사업도 정치편향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지방보조사업 교부 조건으로 정치활동 관여 금지 의무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의견제시를 요청함.

3. 회신 내용
현행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천시 조례안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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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제1항)와 재량이 없는 경우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제2항)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천시 조례안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2. 24. 의견제시

22-0015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법규인 조례는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부천시 조례안 제16조제4항의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인 “정치적 중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

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어떤 행위의 유무를 조건으로 부과할지 예상

하기 어려워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천시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구체화하

더라도, 해당 규정은 같은 조례안이 적용되는 부천시 소관 지방보조금 사업

전부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나 부천시

조례안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살펴보면, 「행정기본법」 제13조에서는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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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조례로서 부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보조 사업에 적용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부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각각의 보조사업별로 고유한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신

청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법령 및 조례와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그 내용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

이나 헌법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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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치법규 Q&A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사항을 주민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경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A.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행정청으로서 임의적․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또는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행정지도나 행정행위 수범자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목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특정 사항을 주민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

할 경우 반드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등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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